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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는 학교 교육을 구성하는 중요한 교육 제도 중의 하나이다.우리나라 헌법은 교육 제도

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교과서 관련 제도들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의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교과용도서 편찬과 심사의 공

통 기준들은 수임ㆍ수탁기관의 업무 문서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교과서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행정권한의 재량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규의 개선이 필요하다.교과용도서의 범위ㆍ편

찬ㆍ검인정ㆍ가격 결정ㆍ교과용도서심의회의 지위와 권한 등과 같은 기본적 사항들은 초ㆍ중등교육

법 수준에서 명시하고 편찬상의 유의점과 교과서 심사의 공통기준들은 법령 수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법제화를 통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 제도 법률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

주제어 :교과용도서,교육 제도 법률주의,행정입법,초ㆍ중등교육법,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Ⅰ. 문제 제기

오늘날 대다수의 의회 민주주의 국가들은 법을 통해 개인의 삶은 물론 국가 제도 전반을 규율

한다.교육 제도 역시 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특히,국가가 담당하는 공교육

제도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예컨대 의무교육 연령,학교의 설립과 운영,국가 교육과정의 편성

1)본 연구는 김덕근 등이 수행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T2012-5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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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교육 주체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규정한 법에 의하여 결

정되는 것들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교육

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교육 제도 법률주의를 명

시하고 있다.교육이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나 헌법에 부여한 모든 국민의 교육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였을 때,교육 제도의 기본적인 체계와 운영은 대의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 제도 법률주의의 취지이다.

교과용도서 역시 교육 제도이므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의 1992년 결정

문2)에서도 “…헌법은 교육 제도 법률주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제도의 일환인 교과서

제도에 대하여서도 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여 교과

서제도 법률주의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교과서제도에 대한 법률 조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명시되어 있다.3)그러나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된 동 조는 학교의 교과용도서 사용 의무를 규정한 하나의 항과 다른 사항들을 별도

로 규정한다는 위임 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이는 교과서제도의 기초적 체계와 운영 방안을 법

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에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현행 법률은 교과

서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다음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갖는다.

첫째,교육 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31조 제6항과 위임

의 범위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제75조4)에 위배된다(김송득,1996,pp.132-133).법

체계의 안정성과 정합성의 측면에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그 정당성이 취약하다.물론 교

과서제도를 규정한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이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지,그리고 구체적 범위

를 정하여 위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지만,해당 제도를 구성하

는 기본적 요소인 교과서의 범위,편찬,심사,발행 등과 같은 사항들을 단일 조항으로 규정한

것에는 다분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

둘째,행정권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교과서제도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 불필요한 국가 개입을

강화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행정입법은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상위법인 법률을 구

체화한 것이지만,입법 절차가 정부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회를 거쳐야 하는 제정 법률

2)사건 89헌마88敎育法 第157條에 관한 憲法訴願 (1992.11.12.89헌마88全員裁判部)

3)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도서의 사용)

제1항: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

용하여야 한다.

제2항:교과용도서의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헌법 제75조: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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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행정권의 자의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물론 행정권의 자의성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절차상 국민 의사가 균형있게 반영되는 제정 법률보다는 국민 요구에 대한

고려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교과서제도에 대한 현행 법규는 개선이 필요하다.본 연구는 헌법이 규정한 교과서제

도 법률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특히,교과서제도가 법률

이 아닌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실제 운영되는 교과서제도

와 현행 법규의 비교ㆍ분석을 통해 법규상의 위계가 맞지 않는 규정들을 추출하고 그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이러한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교과서와 관련한 교육 주체들의 권리를 보장

하고 의무를 명확히 하여 교과서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의 문제점

1. 교과용도서 법규 체계 분석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는 현재까지 크게 세 시기의 변화를 겪었다.첫 번째 시기는 교과용도서

검ㆍ인정규정 시기로 1950년부터 1967년까지 유지된 법규이다.구(舊)교육법 제157조5)에

의거한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검ㆍ인정규정에서는 교과용도서의 범위,출원 자격과 방법,합격,

가격 사정,효력 상실 및 재출원,합격 도서의 수정,검ㆍ인정의 취소,벌칙 등을 규정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교과용도서저작ㆍ검인정령 시기로 1967년부터 1977년까지 유지된 법규이다.

일부 개정된 구(舊)교육법 제157조6)에 의거한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저작ㆍ검인정령에서는

국ㆍ검인정 대상,검인정 신청,수정 신청,가격 사정,발행 및 공급,수정 지시,검인정 취소,

벌칙 등을 규정하였다.세 번째 시기는 1977년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교과용도서에관한

규정’시기이다.1977년 일부 개정된 구(舊)교육법 제157조7)와 1997년 제정된 초ㆍ중등교

5)교육법 제157조(1949.12.31제정):사범대학,대학을 제외한 학교의 교과용도서는 문교부가 저작

권을 가졌거나 검정 또는 인정한 것에 한한다.교과용도서의 저작,검정 또는 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써 정한다.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판인본의 몰수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을 과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6)교육법 제157조(1967.2.28일부개정)제1항:대학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과 실업고등전문학교를 제

외한 각 학교의 교과용도서는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검정 또는 인정한 것에 한한다.

제2항:교과용도서의 저작,검정 또는 인정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제3항:전항의 각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판인본의 몰수 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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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부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제31조 제1항: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항: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6항:학교교육및평생교육을포함한교육제도와그운영,교육재정및교원의지위에관한기본적인사

항은 법률로 정한다.

초ㆍ 중등교육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1조(목적):이 법은 교육 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교과용도서의 사용)

제1항:학교에서는국가가저작권을가지고있거나교육부장관이검정하거나인정한교과용도서를사용하여

야 한다.

제2항:교과용도서의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24423호]

제1조(목적):이영은초ㆍ중등교육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육법 제29조8)에 의거한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서는 교과용도서의 정의,선정,심

의회 설치,수정 및 개편,발행 및 공급,가격 사정,합격 취소 등을 규정하였다.크게 세 시기

로 구분되는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는 법률 수준에서 하나의 조(條)와 동 조의 위임 항(項)에 의

거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형태를 유지해왔다(허강 외,2003,pp.31-50).

현행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는 헌법의 교육 조항을 근거로 법률에 의거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

부의 입법 절차에 따라 개발,편찬,검인정,채택과 주문,발행과 공급,가격 사정 등이 이루어

지고 있다.아래 <표 1>에서와 같이 교육 제도의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31조

6항에 따라 교과서와 관련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서 명시하고 있다.제29조는 교

과용도서 사용 의무 조항과 대통령령 위임 조항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임 조항에 따른 동

법 시행령에서 다시 별도의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서

는 교과서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 1>교과용도서 관련 법규 체계

7)교육법 제157조(1977.12.31일부개정)제1항:대학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전문대학을 제외한 각

학교의 교과용도서는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검정 또는 인정한 것에 한한다.

제2항:교과용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 및 가격사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1997.12.13제정)제1항: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

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항:교과용도서의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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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교과용도서의 사용)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제1조(목적):이 영은초ㆍ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에따라각 학교의교과용도서의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

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교과용도서의 편찬ㆍ검정 및 인정

제3장:교과용도서심의회 등

제4장:수정 및 개편

제5장:발행

제6장:가격결정

제7장:감독

제8장:권한의 위임

2. 현행 법규의 문제점

가.교육 제도 법률주의의 측면

법체계는 흔히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로 구분한다.“영미법계의 법은 법원(法院)에 의하여 규정

되고 실현되는 개인들 권리의 결과물이다.헌법상의 일반 원칙은 결국 법원에 제기된 개개 사건

에서 개인들의 권리를 결정한 사법 판결의 결과물이다.”(황도수,2010,p.181).반면 “대륙법

계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을 의회의 법률에서 찾았다.이에 집

행권의 주체인 군주로부터 입법기능을 빼앗아 이를 의회에 부여하였다.”(황도수,2010,pp.

185-186).이러한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는 교육 제도의 운영과 그 내용의 결정에 있어서 국

가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낳는다.즉,교육을 사적인 이해관심이 자

율적으로 조정되는 영역에 두는지 아니면,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영역에 두는지에 대하여 상이한 입장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국가통제의 경향이 강한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과 일본으로부터 많은 영

향을 받았다(김유환,2005,p.6).즉,우리나라의 교육 관련 법규는 민간의 자율적인 교육 주

체들이 관련 제도에 대하여 법원에 제기한 권리 다툼의 결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국가가 공

교육 제도의 운영을 위해 교육 주체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양자의 차이를 성문화된

법규를 통해 구별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언급한 바와 같이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정

되는 법규는 형식적 측면에서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입법의 기저에 깔려있는 교육에

대한 권한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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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권한을 국가가 갖는 것이 바람직한가,아니면 국민이 갖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

제는 교육법학계의 오랜 논쟁거리 중의 하나이다.흔히 국가교육권과 국민교육권으로 불리는 이

논쟁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나 권력적 지배가 강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제기되었다(박창언,

1995,p.285).그러나 교육권에 대한 양자의 입장은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교육이 국가의 관여없이 사적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던 시대라면 모를까,공교육 제도가 성립한

근대 이후에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국가가 교육 제도 전반에 관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교육권의 근거에 대해 정덕기(2001)는 다음 세 가지 논리를 제시고 있다.첫째,역사적

으로 성립된 공교육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제반 사항들,예컨대 학교 시설의 설립,교사의 양성,

의무교육의 실시,교육기회 평등의 구현 등은 국가만이 감당할 수 있는 권한이다.둘째,교육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요구는 의회 입법을 통해 달성할 수 있고,국가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근

거로 교육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다.따라서 국가교육권은 의회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셋째,미숙한 학습자에 대한 배려와 교육 내용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그 내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정덕기,2001,pp.390-395).우리

나라의 헌법재판소 역시 국가교육권에 대한 학계의 논리를 지지하고 있다.

…공교육제도를 시행하는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가 교육정책의 입안 및 실현에 방관자적인 

위치에 안주할 수는 없는 것이며, 교육의 내용 내지 교과서 문제에 대하여서도 어떤 형태로 간여하

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환언하면 교과서는 심신이 미숙한 학생으로 하여금 

그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 일정수준의 유지와 아울러 학생의 지능이

나 연령에 상응하는 교육적 배려가 불가피하며 학생들의 수학권의 내실있는 보장, 교육내용의 객관

성ㆍ전문성ㆍ적정성의 유지, 공교육에 대한 기준설정과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

기 위하여 국가는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어떠한 형태로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관여의 방법의 

하나로서 검ㆍ인정제도 외에 국정 교과서제도를 채택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89헌마88 敎育法 第157條에 관한 憲法訴願(1992. 11. 12. 全員裁判部)

이러한 국가교육권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우리나라의 현행 교과서 관련 법규는 법률주의의

실현 측면에서 미흡하다.특히 국가가 교육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대의 민주주

의에 근거한 법률이라는 측면에서 행정권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현행 교과서 관련 법규는 정당성

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현행 법규 체계에서는 교과용도서의 저작이나 발행,가격 결정 등의

사항이 상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행정입법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다.이것은

교육 제도를 법률로서 정한다는 헌법 제31조 제6항과 상충하고,위임의 범위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제75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헌법재판소도 현행 법규가 법

률주의에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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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교육 제도의 법정주의에 따라 제정된 교육법 제157조 등에는 교육 제도의 본질적 

사항에 속하는 교과서의 저작ㆍ출판ㆍ선택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을 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동조 제2항에서 “교과용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 및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입법에 포괄적으로 

백지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법 제157조는 교육 제도 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6항, 포

괄적인 백지위임 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 및 본질적 사항의 법률유보를 내용으로 하는 법치주

의 원리에 위배된다.

89헌마88 敎育法 第157條에 관한 憲法訴願(1992. 11. 12. 全員裁判部)

나.교과용도서 발행제도의 측면

현행 교과용도서 발행제도는 국정제와 검정제,인정제로 나눌 수 있다.국정제는 국가가 직접

교과서를 발행하는 제도로 의무교육 단계의 일부 교과,또는 수요가 적은 과목들을 중심으로 운

영된다.검정제는 민간 저작자가 교과용도서를 저작하고 국가,또는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ㆍ

위탁받은 기관이 심사하여 발행을 허가하는 제도이다.인정제는 민간 저작자가 저작,발행하면

국가가 이를 인정하는 제도이다(조난심 외,2004,pp.10-26).

발행제도와 관련한 그 동안의 법적 쟁점은 주로 교과용도서에 대한 국가의 권한이 헌법이 보

장하는 학문의 자유9)와 출판의 자유,10)교육의 자유11)를 침해하는가의 문제였다.위헌 여부

에 관한 논란은 비단 국가가 저작권을 독점하는 국정제뿐만 아니라 심사 결과에 따라 발행 자

체,또는 학교에서 사용을 금할 수 있는 검정제와 인정제에도 마찬가지이다.이러한 문제에 대

해 우리나라 사법부는 교과용도서에 대한 국가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1969년 검인정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소송12)에서 법원은 검인정제도의 목적이 각급 학교

교과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가려내어 교과용도서의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이지,검인정에 불합

격한 도서의 출판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1986년

교사용지도서 부적합 판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13)에서는 검정심사에서 오기,오식 등 명백한

객관적 오류,제본 등 기술적 사항 이외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

와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었다.이 소송에서 고등법원은 교사용지도

서가 교과서보다는 폭넓은 집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검정심사는 최소한의 판단에 그쳐야

9)헌법 제22조 제1항: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10)헌법 제21조 제1항: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 제2항: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1)헌법 제31조 제4항: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12)서울고법 1969.3.6선고 68구129,131제1특별부 판결:「교과도서 검인정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사건」

13)서울고법 1986.8.12.선고 83구910제6특별부판결:「2종교사용도서 1차 심사결과 부적 판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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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판결하였으나,본 판결은 대법원의 최종심14)에서 파기되었다.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관

계 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 처분한 결과는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관한 국가의

제반 행정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일련의 논의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정부는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대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

받고 있다.그러나 행정권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권한은 자칫 과도한 재량권의 행사를 초래할 위

험이 있다.발행 제도와 관련해서 교과용도서의 편찬과 심사에 대한 제반 규정들은 교과서에 수

록되는 내용을 결정하고,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적용되

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규 체계에서는 이러한 제반 규정들이 법령 수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교과용

도서의 저작 기준이 되는 편찬상의 유의점과 심사의 기준이 되는 검ㆍ인정 기준은 교육부로부터

관련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에서 개발ㆍ적용하고 있다.위임ㆍ위탁 기관이 개발한 기준들

은 법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행정 규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물론 부정적인 사례를

가정한 경우지만,정부가 교육에 부당하게 개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기준을 악용할 수도

있다.예컨대 정부 정책에 친화적인 내용들을 교과서의 내용 요소에 반영한다거나,비판적인 내

용들을 심사를 통해 걸러낸다든지 하는 경우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이러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기준들을 법령 수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흔히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이

나 공통 검정기준은 교과용도서의 저작과 심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요소들을

담고 있다.이러한 항목들은 법률이나 대통령령 수준에 명시하여 정부는 물론,위임ㆍ위탁 기관

의 자의적 삭제나 변경이 어렵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교과용도서 관련 기구의 측면

교과용도서 관련 기구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명시된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그 외 위임ㆍ

위탁 기관이 해당된다.교과용도서심의회는 교과용도서의 편찬ㆍ검정ㆍ인정ㆍ가격 결정ㆍ발행

등에 관한 중요한 사안들을 심의하는 권한을 갖는다.그런데 명시된 심의회의 권한 중 상당 부

분은 법령에 의해 위임ㆍ위탁한 공공ㆍ민간 기관에서 직접 수행한다.예컨대 역사 교과용도서의

심사는 국사편찬위원회가 담당하고,수학 및 과학 교과용도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경제 교과

용도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이,그리고 그 외 교과용도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검정 사무를 수

행한다.인정도서의 경우에는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운영한다.15)

14)대법원 1988.11.8.선고 86누618판결「2종교사용도서 1차 심사결과 부적 판정 처분 취소」

15)검정도서의 심의와 관련한 사무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거하여 국사편찬

위원회,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개발연구원에 위임ㆍ위탁하는 것에 비해,인정

도서의 심의와 관련한 사무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40조에 의거하여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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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도서>

교육과정 고시 ➡
국정도서 개발 

계획 수립
➡

편찬기관 선정

(공모 또는 지정)
➡ 국정도서 편찬 ➡

국정도서

심의회운영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편찬기관 및 발

행사
교육부

현장검토 ➡ 국정도서 주문 ➡ 공급 ➡ 적용

현장검토학교 학교 국정도서 발행사 학교

<검정도서>

교육과정 고시 ➡
검정기본계획

수립
➡

검정실시

공고
➡ 검정도서 편찬 ➡ 검정 심사

교육부 교육부
검정심사 위탁

기관

편찬기관 및 발

행사

검정심사 위탁기

관

합격 결정 및 공

고
➡ 합격본 공동전시 ➡

교과서 선정 및 

주문
➡ 검정도서 발행 ➡ 공급

검정심사 위탁

기관

(사)한국검정

교과서
학교

편찬기관 및 발

행사

(사)한국검정

교과서

<인정도서>

인정도서

인정 신청
➡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 인정도서 승인 ➡ 인정도서 발행 ➡ 적용

학교장

(저작자, 발행사)
시ㆍ도 교육청 시ㆍ도 교육청 발행사 학교

*교육과학기술부(2011).검정 교과서 선정 매뉴얼(pp.1-2)

〔그림 1〕교과용도서 편찬ㆍ심의절차에 따른 관련 기구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관련하여 편찬ㆍ검인정ㆍ가격 결정ㆍ발행 등 교과용도서 관련 주체들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구를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라

는 문제가 있다.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은 법률에 명시적 조항을

두는 것이 최근의 입법 동향이다.특히,방송통신위원회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동위원

회 등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구들은 그 지위와 권한을 독립적인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비해 교과용도서가 미치는 영향은 교육 영역에 한정되므로 독립 법률 수준은 아니더라도

초ㆍ중등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격상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또한,교과용도서의 검인정과 관련한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항이 서로 다른 법령에 분산 규정

된 것도 문제로 볼 수 있다.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서는 교육부 소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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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민간기관 위임ㆍ위탁 사무가 명시되어 있다.이 법령에 근거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

원 등의 기관에서 실제 검정 사무를 수행한다.반면,인정도서에 관한 사무는 대통령령인 ‘교과

용도서에관한규정’에서 교육감 위임 사무로 명시되어 있다.이는 동일한 위계의 행정 권한을 서

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교과용도서 관련 법규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개

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Ⅲ.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의 개선 방안

1.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의 구현 방안

교과서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근거가

되는 법률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명시된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

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가 전부이다.이는 헌법이 규정

하고 있는 교육 제도 법률주의와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미흡할 뿐만 아니

라 행정 권한의 과도한 행사로부터 교육 주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교과서제도를 법률 수준에 명시하기 위해서는 교과용도서의 기본이 되는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왜냐하면 실제 행정 사무와 관계되는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행정입법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따라서 현행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중 교과서제도의

기본적 사항은 상위 법률인 초ㆍ중등교육법의 조항으로 격상시키고,동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존치시키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

교과서제도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고려하고 교과용도서의 저작과 검인정,발

행에 요구되는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교과서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 즉,교

과용도서의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등은 현행 ‘교과용

도서에관한규정’에 명시하기보다는 초ㆍ중등교육법에 각 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2>는 현행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명시된 조항 중 초ㆍ중등교육법에 격상시키는 것이

타당한 조항들을 선별한 것이다.여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1항에서 사용 의무를 규정

한 교과용도서의 정의,편찬 및 검인정,발행,가격 결정과 같은 기본적 사항과 함께 관련 기구

인 교과용도서심의회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특히 교과용도서심의회는 학교 교육 및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구라는 점을 고려,초ㆍ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시ㆍ도학생징계위원회16)나 학

교운영위원회17)와 최소한 동일한 위계 조항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16)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 3.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69 -

<표 2>교과용도서 법규 체계 개선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제29조(교과용도서의 사용)

①학교에서는국가가저작권을가지고있거

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과용도서의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ㆍ

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조(목적)
제1장

총칙
← 제2조(정의)

←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 제4조(국정도서)
제2장

편찬ㆍ검정 및

인정

← 제5조(국정도서의 편찬)

← 제6조(검정도서)

← 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제3장

교과용도서

심의회 등

← 제19조(심의회의 구성)

← 제20조(위원장 등)

← 제21조(회의)

← 제22조(간사)

← 제23조(연구위원)

← 제23조의 2(실무위원)

← 제24조(수당 등)

← 제28조(발행자 선정) 제5장

발행← 제31조(공급)

← 제32조(국정도서의 가격 등) 제6장

가격결정← 제33조(검정도서와인정도서의가격등)

2. 교과용도서 발행 관련 법규의 개선 방안

교과용도서의 발행 관련 법규에서는 저작과 검ㆍ인정 심사의 기준들이 법령 수준에 명시되지

않고,실제 검ㆍ인정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임ㆍ위탁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위임ㆍ위탁 기관이 개발ㆍ적용하는 편찬상의 유의점과 심사기준들은 법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저작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하는 데 적용된다는 점에서 법규

수준의 강제력을 갖는다.이처럼 관련 주체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사안들은 가능한 법규

수준에 명시하여 법적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행 편찬상의 유의점과 심사기준은 공통 기준과 교과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중 공통

17)초ㆍ중등교육법 제4장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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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교과와 관계없이 모든 교과용도서가 저작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요소와 심사 단계에서

적용하는 요소로 구성되며,유사한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다.아래 표는 법령 수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한 공통 편찬 기준과 심사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표 3>편찬상의 유의점과 심사기준의 공통 항목

공통 편찬 기준 세부 항목

헌법 및 관련 법령의

준수

ㆍ헌법,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육의 중립성 유지

ㆍ교육내용은교육본래의목적에따라그기능을다하고,정치적ㆍ파당적또는개인적

편견을전파하기위한방편으로이용되지않도록공정하고교육적으로다루어야한다.

ㆍ교육 내용은 특정 정당,종교,인물,인종,상품,기관 등을 선전하거나 비방해서는

아니 되며,남녀의 역할에 대한 편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적 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ㆍ저작권,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표시와 같은 최신의 관련 법

령을 따른다.

교육과정의 구현 및

목표 진술

ㆍ교육과정에제시된인간상,구성방침,교육목표및교과용도서편찬방향을충실히

구현하여야 한다.

ㆍ해당교과학습을통하여학생이궁극적으로달성하여야할학습목표를학습자중심

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ㆍ구체적인하위목표는학년군별,영역별,학습요소에따라특히중점을두어야할성

취기준을중심으로제시하되,학생이학습후갖추어야할성취역량을중심으로진

술하여야 한다.

공통 심사 기준 세부 항목

헌법 정신과의 일치

ㆍ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을계승한대한민국의 정통성을부정하거나왜곡ㆍ비방하

는 내용이 있는가?

ㆍ대한민국의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이에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부정하거나왜곡

ㆍ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ㆍ대한민국의 국가 체제인 민주공화국을부정하거나 왜곡ㆍ비방하는내용이있는가?

ㆍ대한민국의영토가한반도와그부속도서임을부정하거나왜곡ㆍ비방하는내용이있으

며,특별한이유없이 ʻ독도ʼ 표시와 ʻ동해ʼ 용어표기가되어있지않은내용이있는가?

ㆍ태극기를부정하거나 왜곡ㆍ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며,특히 태극기를 바르지않게 제

시한 내용이 있는가?

ㆍ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

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는가?

ㆍ특정 국가,인종,민족에 대해 부당하게 선전ㆍ우대하거나,왜곡ㆍ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교육의 중립성 유지
ㆍ정치적ㆍ파당적ㆍ개인적편견을전파하거나,특정 종교교육을위한 방편으로이용된

내용이 있는가?

지적 재산권의 존중
ㆍ타인의공표되지아니한저작물을표절또는모작하거나,타인의공표된저작물을현

저하게 표절 또는 모작한 내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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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위임ㆍ위탁 사무 수임ㆍ수탁 기관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6항 특수학교 국정도서의 편찬 및 수정에 관한 권한 국립특수교육원장

제22조 제7항 역사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권한 국사편찬위원회

제45조 제3항

제3호

교과용도서(수학ㆍ과학 및 역사교과용도서 제외)의 검정

ㆍ인정에 관한 권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45조 제4항 수학 및 과학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권한 한국과학창의재단

제45조 제10항 경제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권한 한국개발연구원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공통 편찬 기준은 모든 교과용도서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헌법 및 관련 법규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이러한 기준들은 교과용도서의 기본적인 사항이며

관련 주체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공통 심사 기준은 모든 교과용도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통 편찬 기준보

다는 하위 수준 법령의 법제화를 고려할 수 있다.공통 심사 기준은 주로 검정도서에 적용되며,

검정 절차를 준용하는18)인정도서의 심사에 해당하므로 법률 수준보다는 하위 행정입법인 ‘교

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이러한 법제화를 통해 교과용도서의 편찬과 심

사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행정 권한의 재량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

3. 교과용도서 기구 관련 법규의 개선 방안

교과용도서심의회는 편찬ㆍ검정ㆍ인정ㆍ가격결정 및 발행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교과용도서 관련 주체들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된 기구이다.교육 제도 법률주의에 비추어 볼 때,이러한 성격의 기구는 초ㆍ

중등교육법에 설치와 구성,권한의 대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동 법률에 규정된 시ㆍ도학생징

계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와 그 위계성을 비교해 보더라도,교육부 소속으로 교과용도서 전반

에 대한 권한을 갖는 교과용도서심의회가 교육감 소속인 시ㆍ도학생징계위원회나 각 학교 소속

인 학교운영위원회에 비해 하위 법령에서 규정되는 것은 맞지 않다.

실제 사무를 수행하는 검ㆍ인정 위임ㆍ위탁 기관과 관련하여서도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

다.아래 <표 4>에서와 같이 교과용도서 관련 위임ㆍ위탁 사무는 다수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데

근거 법령이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과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표 4>교과용도서 사무의 위임ㆍ위탁 규정

18)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6조 제2항: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9조ㆍ제10조ㆍ제10조의2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제9조 제3항 중 “제7조 제1항 제4호의 검정기준”은 “제15조에

따른 인정기준”으로,“검정”은 “인정”으로 각각 본다.



교육과정평가연구 제16권 제2호 (2013)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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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40조
인정도서의 인정,인정기준의 결정 권한 등 교육감

이원화된 위임ㆍ위탁 규정이 특별히 관련 사무의 처리에 곤란을 초래하지는 않으나 법규 체

계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특히 유사한 행정

사무의 위임ㆍ위탁 규정을 서로 다른 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

지 않다.이 경우 위임ㆍ위탁 관련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교육감 위임 인정 사무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현행 법률은 학교 교육에서 교과용도서의 사용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즉,교과용도서는 교육

제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현행 법률은 교육 제도의 일종인 교과용도서

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행정권한에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다.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

제도 법률주의와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교육 제도 법률주의와 포괄

적 위임 금지 원칙은 현행 법규의 개선에 있어서 동일한 논리를 제공한다.다시 말해 교과용도

서 관련 주체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기본적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총의를 반영한 의회

법률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구체적인 행정 사무에 관한 부분은 그 범위를 명시하여 행정

권한에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교과용도서 관련 법

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본 연구가 제안한 법규 개선 방안은 크게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교과용도서의 편찬ㆍ발행ㆍ검인정ㆍ가격 사정 등 기본적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 수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조항들 중에는 근거 법률인 초ㆍ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야 할 기본적 사안들이 있다.상위 법률

에 교과서제도의 기본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행정 사무에 필요한 사항들을 대통령

령에 규정하는 것이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의 구현에 부합하는 개선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둘째,모든 교과서는 헌법과 관련 법률,국가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편찬되어야 한다.따라서 교과용도서 편찬의 공통적인 기준은 법률 수준에 명시되는 것이 타당

하다.그리고 교과용도서의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심사 기준 역시 관련 주체들의 권리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법령 수준에서 명시되어야 한다.따라서,편찬상의 유의점과

심사 기준을 국가가 위임ㆍ위탁한 공공ㆍ민간 기관에서 개발ㆍ적용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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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다.교과의 특성과 전문성,실제 사무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별 기준은 수임

ㆍ수탁 기관의 권한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지만,모든 교과용도서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기준들은

법제화하는 것이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셋째,현행 법령상 유일한 교과용도서 관련 기구인 교과용도서심의회는 교과용도서의 심사와

가격 결정 등 강한 권한을 갖는 기구이므로 법률 수준에 그 지위와 권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여타 교육 제도 관련 기구들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점에 비추어볼 때에도 상위 법률로의

격상이 타당하다 할 수 있다.아울러 각종 교과용도서 관련 사무에 대한 위임ㆍ위탁 규정을 서

로 다른 법령에 분산하는 것보다는 일원화하는 것이 법규의 체계화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세 가지 개선 방안은 얼핏 교과용도서에 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왜냐하면 개선 방안들이 교과서 관련 제도에 대한 법제화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

다.그러나 교육 제도 법률주의를 구현하는 것은 행정 권한에 과도하게 위임된 재량권을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귀속시키는 것이다.의회 입법은 행정 입법에 비해 국민의 의사를 보다 직

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수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뿐만 아니라 입법부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은 행정 권한은 구체적인 행정 사무의 수행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본 연구가 제안한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의 개선 방안은 교육

주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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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onofLaw ontheCurriculum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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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textbookrelatedlawhasbeenimprovedanddevelopedforyearsthroughseveral

amendments,themainframebasedonthePresidentialDecree,whichisadministrative

legislation,hasbeenremained.Oneofmostimportantproblem oftextbookrelatedlaw is

thatmanydetailedmattersoftextbookpolicyisdelegatedtoadministrativelegislation.In

ConstitutionoftheRepublicofKoreaArticle31Clause6claimstheLegislativeReservation

forEducationalSystem bystating,“Fundamentalmatterspertainingtotheeducational

system,includingin-schoolandlifelongeducation,administration,finance,andthestatusof

teachersshallbedeterminedbyAct”.Itmeans,themainframeworkofeducationalpolicyin

termsoforganizationandadministrationshouldbeinchargeoflegislature.

Thispapersuggestslegalimprovementsasfollows.

Firstofall,ElementaryandSecondaryEducationActArticle29Clause2,thelawofuse

ofbooksforclasses,shouldbeelevateditslegalstatustoupperlaw level.Secondly,

standardsoftextbookcompilationandapprovalneedtobelegislated.Ratherthanbeing

controlledunderthevariabledocumentlevelinorganization,itisdesirabletoclarifythe

legalbasisbylegislation.Thirdly,aslongasTextbookStandardsBoardhasconsiderable

powertoinfluencetherightsanddutiesofeducationalpractitionersandrelatedpeople,its

legalbasisshouldcomefromnotthelegalleveloforder,butoflaw.Inaddition,thispaper

alsosuggeststextbookapproval/recognitionorder,whichmandatedtosuperintendent,should

beintegratedintotheAdministrativeAuthorityCommission&EntrustmentRegulations.

Theultimatepurposeoflegalimprovementsthispapersuggestsistoprotecteducation

rights.ThisisthesamereasonthatwhyConstitutionallaw clarifiestheLegis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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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rvationforEducationalSystem.Mostofthecurrenttextbookrelatedlaw system is

mainlybasedonadministrativelegislation;itstrengthenstheadministrativepoweron

textbookandalsobroadensexercisingthediscretionarypower.

Therecouldbesomedownsideofreducinggovernmentcontrol.Ontheotherhand,there

wouldbemoredownsideofexcessiveinterveningofadministrativepower.Theboth

downsidecanbeweakenedandhandledbyimprovementoflaw.Thelegislationoftextbook

relatedordernotonlyverifiestherightsandduties,givenbylegalstability,butalso

preventsabuseofadministrativepower.

KeyWords:CurriculumBooks,theLegislativeReservationforEducationalSystem,

administrativelegislation,ElementaryandSecondaryEducationAct,the

LegislativeReservationforEducationalSystem


